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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다양한 변화 요인 중 한국 경제에 특히 중요하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을 미래 대응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변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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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는 미래의 주요 변화 요인들과 그 영향을 조망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틀(framework)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향후추가적인논의와연구를통해상기정책방향을구체적인제도와정책으

로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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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그동안 금융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대응하여, 단기적 대응을 중심으

로 검토되고시행되는 경우가많았다. 하지만 중장기적시각에서의 금융정책 논의 또

한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할필요성이제기되고 있다. 경제․사회의 중장기적인 변

화는 금융시장․금융산업․금융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금융정책이 이러

한 변화의 흐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며, 금

융정책이 이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와 한국에서 나타나는 주요 변화의 흐름에 주목하여, 중장기적

인 금융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주요 변화 중 대다수 국가가 당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이라는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논의한다.1) 이 세 가지 요인들

은 경제․사회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금융 분야에도 적지않은파급효과를줄 것으

로 예상된다. 향후 금융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들변화의 흐름을파악하고 대응

해 나갈 필요성이 크고, 금융정책을 활용하여 이러한 변화를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래의주요변화 요인과 영향을 조망하고, 중장기적으로금융정책이 나

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틀(framework)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인구

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중 개별 변화 요인이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

나,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 선행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1) 이러한 세 가지 변화는 미래의 구조 변화 관련한 연구들에서 주로 대상이 된 항목들이며, 상대

적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다. 거대한 시대적 변화를 ‘메가트렌드’라고 지칭하는데,

Fitch는 6대 메가트렌드로 Digital transformation and disruptive technologies,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Sustainability and ESG, Labour·skills shortages and

demographic shifts, Trade and globalization trends, Political and economic volatility를 선정

하였고, PwC는 5대 메가트렌드로 Shift in global economic power, Demographic shifts,

Accelerating urbanization, Rise of technology, Climate change and resource scarcity를 선정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된 3가지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고려

하지 않은 Shift in global economic power, trade and globalization trends, political and

economic volatility, accelerating urbanization 등은 진행 방향이 상대적으로 더 불확실한 편이

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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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한국은행 등(2017)은 인구구조 고령화의 거시경제 영향 및 금융산업․대외투

자․주택시장․노동시장 등 부문별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였

다. 김영도(2022)는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중 하나로 신

탁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최용근(2022)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산업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이효섭(2024)은 생성형 AI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을 혁신과 리스크 요인으로 구분하고, 혁신을 위한 규율체계 정비와 함께 리스크 관

리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는 한편, 오정주․이환수(2021)는 망분리 규제 개선 방안

을 제안하는 등 기술혁신의 금융 분야 적용 과정에서 기존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는 세 가지 미래의 변화 요인 각각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금융정책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체계적인 분석의 틀을사용하여종합적으로 논의하였

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각각의 요인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고, 완화, 적응, 혁신 세 가지 방향에서 금

융정책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보다 더풍부한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금융정책 당국이 주목해야 할

미래의 변화 요인들로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을 선정한 배경을 설명한

다. 제Ⅲ장에서는 각각의 변화가 금융시장, 금융산업, 금융소비자에게 미치게 될 것

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제Ⅳ장에서

는 미래의변화에 대응한 금융정책 방향을 완화, 적응, 혁신의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제V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Ⅱ. 미래의 주요 변화 요인: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금융정책 방향을 검토하기에 앞서,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을 주요변화 요인으로선정하였다. 이 요인들은 한국을 포

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직면한 변화로서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세를 뒤집기

어려운흐름이며, 경제․사회전반에광범위한변화를줄것으로예상된다. 특히, 한국

경제와 금융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세 가지 변화 요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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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구조 변화

인구구조의변화는 저출생과 고령화로인해전세계적으로생산연령인구 비중이하

락하는 현상이 주된 모습이다.2) 특히 한국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명 연

장등으로 65세 이상의고령인구는증가하고있다. 그결과 2050년경에는생산연령인

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2022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1.1%)할 것으

로 예상3)되는데, 이는 전 세계 변화 추이와 비교하더라도 한국이 보다 급격한 구조

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및 고령인구의 증가는 경제성장 둔화, 부양비 상승으로 이어

져 한국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 속도를 늦추는

한편,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인구구조

의 변화에 대한 대응은 주거․복지․교육․지역 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으며, 금융정책은 자산의 축적 및 활용과 관련한 개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유인(incentive) 구조를 설계하는 내용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 구성비 추이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구성비 추이

자료: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통계청, 2024.9월).

2) 전 세계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은 2032년 65.4%를 정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UN, 2024).

3) 2050년 생산연령인구(15～54세) 비중 51.9%으로 추계(중위 추계 기준)(통계청,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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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기온 상승 및 이상기후 증가 등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기후변화 대응과관련한 국제사회의규제가 강화되고있다. 특히,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자국과의 교역․투자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자국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요구하는 등 기후 관련 규제가 무역 장

벽화 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생산 및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예상된다. 한국정부도 국제사회의대응방향에맞추어 2030년까지 온실가

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국가온

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

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1> 주요국 탄소중립선언 및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 가 탄소중립 선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제화

E U ’50년 목표 ’90년 대비 55% 감축 유럽기후법

미국 ’50년 목표 ’05년 대비 50~52% 감축 정책서

영국 ’50년 목표 ’90년 대비 63% 감축 기후변화법

일본 ’50년 목표 ’13년 대비 46% 감축 지구온난화대책법

한국 ’50년 목표 ’18년 대비 40% 감축 탄소중립기본법

자료: UNFCCC.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파급경로와 충격

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3. 기술혁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등 기술혁신이금융분야에빠른속도로확산되고있

으며, 금융서비스전달 체계와금융산업의 구조를변화시키고 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새로운 참여자들이 금융시장에 진입하면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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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은 금융이 변화하고 있는 주요 모습이

다. 솔로우 모형(R. Solow, 1954) 등 성장 이론에서 기술의 진보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듯이, 인공지능(AI), 블록체인

(block-chain), 클라우드(cloud), 플랫폼(platform) 등과 같은 기술은 금융서비스

전달 체계의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효용을 증가시키는 등 금융의성장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첨단 기술의 활용은 금융시장 안정 또는 금

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의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기술활용으로 예상되는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

책 방향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주요 변화 요인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

본 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이 금융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위

기 요인과기회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금융 분야에서도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

다. 다만, 이러한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의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

공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양면성에 주목하였다. 기술혁신은 금융산업의 효율성

과 생산성 향상 등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기술의 내재적 위험, 금융

시장의 불완전성 등으로 위기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1. 인구구조 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

(1) 인구구조 변화 영향의 파급경로

인구구조 변화는 가계의 저축․부채행태 변화 및 자산 구성 변화, 기업 자금조달,

정부 재정 지출 확대 등의 경로를 통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먼저, 가계 금융자산ㆍ부채의 규모 및 자산의 구성 변화가 예상된다. 생애주기이

론(Life-Cycle Hypothesis)4)에 따르면, 개인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장년기에

저축 등 금융자산을 축적하였다가 은퇴 이후 자산을 소진하면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

4) Modigliani and Brumberg(195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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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일정한 소비 수준을유지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생산연령인구의 감

소 및 고령인구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가계 금융자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

로 예상된다.5) 또한, 고령층으로 갈수록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자산의 구

성 중 고유동성․안전 자산 비중을 높이는 위험기피적 성향이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가계 금융자산 규모와 구성이 변화한 결과 주식 시장의 자금 유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계 부채 규모의 변화는 통상 주택매입 등으로 중․장년층의 부채

보유 규모가 크다는 특성6)을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다. 향후 가구 수 감소7)가 본격

화되면서 주택 수요는 둔화되고, 가계 부채 증가세가점차 약화되다가감소세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택 수요의 감소는 부동산 시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

다.

인구구조 변화에따른생산연령인구의감소와 부양비상승은 경제성장둔화로 이어

진다. 경제성장 둔화로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면 주식의 본원 가치가 감소하는 한

편,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되면서 회사채 발행이 줄어들 수 있다. 한편,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로 국고채 발행 압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

과, 주식 시장은 가계와 기업의 위험자산 투자 위축과 기업의 수익성 하락 등으로 축

소되는 한편, 채권 시장의 경우 안전 자산 수요가 증가하고 국고채를 중심으로 공급

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고채 규모 확대에 따른 구축효과로 인해 회사채

발행을통한 기업의자금조달은어려워질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최근 김세완․김

경록(2024)은 고령화로 인한 금융시장 규모 변화를 추정하였는데 우리나라 주식 시

장 시가총액은 2035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되며 2060년 이후 급격히 축소되

는 것으로 전망하고, 채권 시장의 경우 시가총액이 2047년까지는 서서히 감소하다가

이후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5) 고령화와 저축률간 상관관계가 명확히나타나지 않는다는 실증연구(Deaton․Paxson, 1997)와

급격한 고령화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각인시켜 저축률을 상승시킨다는 주장(김경수․유경원,

2014)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은퇴 연령층의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금융자산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6)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2024.12월).

․ 연령대별 부채 보유액(천만 원): (39세 이하) 9.4, (40～49세) 13.1, (50～59세) 10.3, (60

세 이상) 6.3.

․ 부채 유형별 구성비(%): (담보대출) 57.8, (신용대출) 10.4, (기타금융부채) 4.6, (임대보

증금) 27.3.

7) ‘장래가구추계’ 결과 2041년을 정점으로 전체 가구 수 감소 예상(통계청, 202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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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구구조 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의 주요 파급경로(요약)

`

인구구조변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1인 가구 증가

가계부문
▸저축(자산축적) 감소

▸자금 수요 변동(부채 증가세 둔화)

▸자산 구성 변화(위험자산 회피)
거시경제
▸소비ㆍ투자

위축

▸경제성장률

하락

금융시장
▸주식 시장

위축

▸채권 시장

변동성

▸부동산 시장

침체

+

▸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산업
▸금융서비스

수요 축소

▸금융산업

위축

↔ ↔ ↔↔ 기업부문
▸수익성 저하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조달비용

증가

정부부문
▸재정 지출 증가

(2)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기회 요인

<표 2> 인구구조 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위기ㆍ기회 요인(예시)

위기 요인

▸경제성장 둔화, 저축 및 투자 감소 →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위축

▸재정 지출 증가, 자본수익률 민감도 상승 → 금융시장 안정성 저하

▸고령층 부양 부담 증가 →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 고령층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증가

기회 요인

▸맞춤형 금융서비스(자산관리․연금 등) 활성화

▸금융회사의 연계 서비스(헬스케어, 요양 등) 진출 확대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변경(부채(debt)→지분(equity)) 및 기업구조 개선 노력 확대

인구구조 변화는 일반적으로 금융시장․금융산업․금융소비자에게 위기 요인으로

인식된다.

먼저, 금융시장및금융산업이 위축될우려가있다. 생산연령인구가감소하고고령

인구가 증가할수록 가계의 저축 및 금융자산 축적 규모가 줄어드는 한편,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투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융시장에서 자금

공급 및 자금 수요감소로 이어져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금융회사

의 자금조달, 수익성, 건전성 등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금융시장으로신규 자

금 유입이 줄어들면서 금융회사 간 자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금조달을 위해

예금 이외의 수단(MMF, 금융채 등)을 활용하는 등 자금조달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 활동 인구의 감소로 대출․보험 등 금융 수요가 줄어들어 금융회

사의 경영 실적이 위축될 수 있다. 경제성장 둔화 영향으로 기업의 부실이 증가하거

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가계대출이 부실화 될 경우 금융회사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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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경우, 고령화 영향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되었다고 보고되었다.8)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악화, 국민연금기금 감소9) 등 불

확실성 증가는 금융시장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022년 9월 발생한 영

국 연기금 부채연계투자(LDI; Liability Driven Investment) 포트폴리오 청산 위기는

연기금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장에 충격 요인(trigger)이 발생하면 금

융시장 전체에 리스크가 파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10) 한편, 인구구조 변화로 투자

자들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개

인 또는 기업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소득 및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자산을

활용하여추가 수익을 창출할유인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채권 등

전통적 자산이 충분한 수익률을제공하지 못할경우, 시장 유동성과 잠재적 투자자금

이 생산적인부문에 유입되기보다는 위험성이높은 시장으로 이동하고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하면서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Iman and Schmieder(2024)는

은행들이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채 투자 확대, 신규 사업 분야 다각화, 해외 진

출을 추구할 경우 새로운 꼬리 위험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는 한편,

BCG(2024)는 저성장이 예상되면서 개인이 자산 증식을 위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

구하고 기술 발전으로 상품간 비교가 쉬워져 소비자의 금리 민감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대 수명 증가로 은퇴 후 소득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대비가 개별 금

융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4%로 OECD 1

위수준11)이라는점은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심각한사회문제가 될가능성

이 있음을보여준다. 한편, 고령층 금융소비자들이증가하고 금융자산수익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사기 및 불완전판매 예방 등금융소비자 보호이슈의 중요성

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인구구조 변화는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에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8) IMF(2017), Long-term Challenges for Financial Intermediation,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Japan.

9)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당기 수지 적자 전환, 2056년 기금소진이 예상됨(보건복지부, 2024).

10) Ruo Chen․Esti Kemp(2023), Lessons from United Kingdoms Liability Driven Investment

(LDI) Crisis.

11) 한국의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65세 인구 비중)은 40.4%이며, OECD 평균(14.2%)

대비 약 3배로 1위(OECD,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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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먼저, 자산관리서비스, 개인연금등 미래 설계 상품, 고령층 맞춤형 신탁 등다양

한 금융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

입한 일본의 경우, 2003년 이후 신탁 시장 규모가 연평균 6%씩 성장하여 2023년 기

준 GDP 대비 신탁 자산의 규모가 한국의 5배에 가까운 수준이다.12) 보험 등 금융서

비스와 연계하여 헬스케어․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관련 산업

에 투자․진출하는등 금융산업의 확장 가능성도 높아질 수있다. 또한, 부동산 자산

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고령 가구 자산의 약 80%가 부동산 관

련 자산에 치중된 상황13)에서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나라

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 및 기업이 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자산

투자 수요가 증가할가능성도있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부채(debt)에서 지분(equity)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 규모

대비 높은 민간 부채 규모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한, 기업에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구조 개선 등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려는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후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

(1) 기후변화 리스크의 파급경로

기후 리스크는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s)와 기후변

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규제, 소비자의 선호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전환 리스크

(transition risks)로 구분된다. 이들 리스크는 가계 및 기업 등 개별 경제 주체의 행

태를 변화시키고, 성장․물가등 거시경제변수에 영향을 주는실물경제 경로를 거쳐

금융시장․금융산업으로 파급된다.

12) 2023년 9월 기준 GDP 대비 신탁 규모(수탁고 기준)는 일본은 GDP 대비 267%에 달하는 수준

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57% 수준에 그친다(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24).

13)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구성 중 80.6%(전월세 보증금 2.9%, 거주주택 42.5%, 거주주택외

35.2%)가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집계(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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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등(2024)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기온 상승폭을 1.5℃ 이내

로 관리할 때보다 2100년 기준 GDP 감소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측하

고,14)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리스크요인별로구분하면, 탄소 저감 정책(전환 리스크)을 이행하는 과

정에서 단기적으로 고탄소 산업 부문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

충격이 발행할 수 있으나, 장기로 갈수록 기술 발전과 기후 피해 완화로 인한 편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온도 상승 및 강수량 증가에 따른 피해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물리적 리스크)는 자산가치하락, 농산물 공급충격 등으로 실

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장기로 갈수록 그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림 3> 기후 리스크가 실물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의 주요 파급경로(요약)

기후리스크 실물경제 파급 효과 금융 분야 영향
`

< 물리적 리스크 >

▸급성리스크

태풍 홍수 빈도 규

모 증가

▸만성리스크

온도 상승, 강수량

변화

< 기업부문 >

▸자산가치 하락, 자본지출 증가

▸비용구조 변화, 수요 변화

▸규제 대응 등 법적 비용 발생

< 거시경제 영향 >

▸생산자 물가 상승

▸농산물 가격 상승

▸(노동․토지) 생산성

감소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

→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 마찰

▸국제 무역, 금리, 환

율 충격

< 신용리스크 >

▸담보가치 하락, 보험사고 증가

▸대출손실율 증가

▸리파이낸싱 리스크 확대

→ < 시장리스크 >

▸채권 주식 가치 변동

▸불확실성 증가
→

< 전환 리스크 >

▸기후변화 대응 규제

→ 탄소가격 상승

▸친환경 기술 발전

▸소비자 선호 변화

< 가계부문 >

▸자산가치 재평가, 손상

▸건강 악화

▸노동시장 마찰→가계소득 감소

< 운영리스크 >

▸평판 관리

▸고탄소기업 포트폴리오 조정

▸사업장 붕괴 등

자료: 한국은행(2024), NGFS(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기회 요인

기후변화는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이상기후 발생으로금융회사의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보험금 지급이 증

가하는 등 금융회사 수익성에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탄소 규제 강화로 기업

의 수익성이 저하되면 고탄소 기업을 중심으로 부도율 증가 및 대출손실률 상승 등

14)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별 GDP 성장률 추정 결과, 무정책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1.8%,

2100년 -21%, 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관리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13.1%, 2100년

-10.2%로 추정(한국은행 등,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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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후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위기ㆍ기회 요인(예시)

위기 요인

▸(신용리스크) 담보 자산 가치 하락 및 보험사고 증가, 고탄소 기업 대출 손실률 상승

▸(시장리스크) 고탄소 기업의 발행 채권․주식 가치 변동,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운영리스크)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금융회사 평판 관리, 고탄소 기업 관련 포트폴리오

조정 등

기회 요인
▸새로운 금융시장(녹색금융, 탄소배출권 시장 등)․금융산업 성장

▸기후 기술 산업 등 신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투자 기회 확보

자산건전성 악화도우려된다. 기후변화가 은행․보험등 금융회사의 신용 손실 및 건

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은 금융권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금융시장의 변동성과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 탄소 규

제가 강화될수록 고탄소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주가 변동, 대출이자율 상승,

회사채 발행 스프레드 확대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제 전반에불확실성이 증가하고투자가 위축되는등 금융시장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운영 측면에서 고탄소 기업에 대한 자산 및 투자 포트폴리

오 조정 압력, 기후변화 대응 금융상품 개발, 지속가능성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라

는 평판 관리 부담 등은 추가적인 위기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금융시장이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규모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녹색채권․녹색여신 등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녹색

자금 공급 확대(금융위원회), 녹색채권 이자 보전 사업(환경부) 등을 시행하고 있

다15). 또한, 환경부(2023)는 배출권 위탁거래 제도및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도입

등의 내용을포함하는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지속가능연계대출, 녹색채권 환매조건부 거래, 기후재해 지수형 보험

등 새로운 기후금융 상품을 도입해 나가고 있다.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기후 기술 산업 등 신산업 부문의 자금 수요 확대

15) 금융위원회․환경부(2024.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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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3)는 기후테크 분야에 2030년까지 145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제시하고, 범

정부적으로 동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3. 기술혁신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

(1) 주요 기술 변화 유형

기술혁신의 유형은 다양하고 변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수십년의 기간에 걸친 장

기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최근 기술 변화의 양상을 고려하여 금융에 영향이 큰 유

형(인공지능, 블록체인, 플랫폼, 클라우드)을 중심으로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표 4> 금융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분야(예시)

인공지능
▸생성형AI의 활용은 금융회사 업무 전반(운영 및 개발, 리스크관리, 대고객서비스)의

자동화를 촉진하여, 생산성․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비용 절감, 보안 강화 등의 장점으로 탈중앙화 금융(DeFi),

토큰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활용 가능

플랫폼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연결하고 상품․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시스템으로 금융-비금융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주요 영역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대량의 데이터를 낮은 비용에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로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혁신 기반을 제공

(2) 기술혁신과 금융의 변화

금융은 기술혁신의 영향이 강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며, 기술의 확

산으로 금융산업 구조 및 금융시장 참여자 행태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한 빅테크 또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에 진출하면서, 금

융-비금융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폭넓은 소비자 접점을 확보하고 금융 분야에 진출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

다. 또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금융회사내부 업무 프로세스 일부가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외부화되면서, 금융 관련 기술 기업(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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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 금융회사와 다양한 방식의

협력관계를 구축(업무 위탁, 제휴 등)하면서 금융시장의 새로운 참여자로 등장하고

있다.

기술혁신의 확산으로 금융회사의 업무 수행 방식과 조직 구조의 변화도 예상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 확대로 금융회사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자동화 방식으로

변화하는 한편, 클라우드의 확산은 업무 프로세스를단위별로 모듈화하여, 일부 업무

프로세스는 외부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핵심 업무 위주로 내부 업무시스템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금융회사는 변화에 유리한 유연한 조직 구조를 선호하게

되고, 인력 구조의 재편 등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기술혁신과 관련한 위기․기회 요인

<표 5> 기술혁신이 금융에 미치는 위기ㆍ기회 요인(예시)

위기 요인

▸금융시장간 상호연결성 및 집중화 확대에 의한 시장 위험

▸AI를 중심으로 한 획일성 발현 위험

▸기술 자체의 불완전성(네트워크 성능 저하, 데이터 오염 등) 또는 기술을 악용하는 행위

기회 요인

▸금융서비스의 자동화 및 운영 비용 절감으로 금융회사 업무 효율성 확대

▸금융서비스 비교 및 이동가능성 확대로 경쟁과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소비자 효용 증대

기술 변화는 금융시장에 예상치 못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선, 금융시장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되면서 복잡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될 우려가 있

다. 특히,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 또는 인프라의 시장지배력이 크고 의존도가

높을 경우, 이는 단일 장애점(single point of failure)이 되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

는 기관들에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16)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또는 AI의 도움을 받은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이 유사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획일성(uniformity)은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또는 자기강화형

(self-reinforcing) 시장 급등락을 발생시키고 금융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

16) 예를 들어, 2024.7월 Microsoft사의 클라우드 오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항공․의료․금융 등

다방면에서 전산망 마비 및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사건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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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MF(2024)는 AI 모델이 시장 충격 상황에서 유사하게 반응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경고

한 바 있다.

기술 자체의 결함 또는 오작동, 기술을 악용하는 행위 등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들어, 블록체인기술은 분산원장을활용하여 거래의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술적 문제로 인한 네트워크 성능 저하 또는

소수의 우월한 권한을 보유한 자에 의한 해킹이나 거래 조작 등 보안사고 위험도 있

다. AI를 활용한 알고리즘은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외부데이터

오염, 환각(hallucination) 등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 밖에 기술혁신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규제 또는 감독시스템과 현실

과의 괴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나치게 강력한 규제 환경으로 금융 분야에서 기

술 활용이 지연되거나, 새로운 기술 활용에 대한 규율이 미비한 상황에서 금융 사고

가 발생할 위험이 제기된다.

한편, 기술혁신은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고도

화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효용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기술혁신은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는기회가된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

여 금융회사운영 비용이 절감되고, AI를 활용한 자동화로 금융회사 업무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방식의 인프라는 기존의 중

앙집중형 금융 체계보다 신속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

안된다. IT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규제 관련 업무를 자동화․효율화하는 레그테크

(regtech) 분야의 성장17)으로 규제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여지도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금융서비스 선택권이확대되고 소비자효용이증가할수 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 비교가 용이해지고, 금융소비자가 직접 서비스를 선

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경쟁 과정에서 서비스 향상

압력을 받고, 금융소비자는 낮은 비용에 더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예를 들

어, 금융위원회(2023.12월)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도입(2023.5.31.)한 후, 약 7개

월의 기간 동안 총 2.3조원 규모의 대출이 이동하였으며, 총 이자절감액은 연 490억

원 수준이고, 대출금리는 평균 약 1.6%P 하락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금융회

17) 신경희(2023)는 레그테크와 관련한 전세계 시장 규모가 2019년 53억 2,000만 달러에서 2027년

217억 3,000만 달러로 연평균 19.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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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양방향 소통

이 활성화되면서 대다수의 소비자들이현재보다개인화되고 수준높은금융상품과 서

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Ⅳ. 미래 대응 금융정책 방향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제시한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중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금융정책 방향은 크게 완화

(Mitigation), 적응(Adaptation), 혁신(Innovation)의 3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완화(Mitigation) 정책’은 금융정책을 활용하여 미래에 예상되는 부정적 변화의 속도

를 늦추거나 변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향이다. ‘적응

(Adaptation) 정책’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바꾸기 어려운 미래임을 받아들이고, 금

융이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 대응 방향이다. 끝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이 새롭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여 활

용하는 전략인 ‘혁신(Innovation) 정책’을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 대응 방향으로 설정

하였다. 다만,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로 부정적 충격(shock) 요인으로 설명

<그림 4> 미래 대응 금융정책 방향(요약)

구분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위기
요인

금융시장․산업 위축
고령층 소득 흐름 우려

기후변화 대응 부담 증가
금융산업 건전성 악화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기회
요인

지분 금융 활성화,
맞춤형 금융서비스 다양화

기후 관련 금융산업 성장,
새로운 투자 기회 확대

금융시장․산업 고도화
금융회사 업무 효율 제고

⇓

금융

정책

대응

방향

미래 변화에 대응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및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완화>

생산연령인구 증가에 기여,

고령사회 리스크 완화

<완화>

온실가스 감축분야 자금공

급

<완화>

디지털 사기, 소비자보호 대응

강화

<적응>

자본시장 선진화,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적응>

금융회사기후리스크관리

<적응>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강화,

기존규제개선및규율체계보완

인프라 구축, 인력 변화에 대비

<혁신>

맞춤형 금융서비스 활성화

<혁신>

신시장․신산업 성장 도모

<혁신>

신규진입촉진, 금융산업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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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인구구조 변화 및 기후변화는 금융정책을 활용하여 변화의 흐름을 완화할 필요

성이 있지만, 기술혁신의 경우 그 자체로 부정적 충격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의 충

격이므로 금융정책을 활용해 변화의 흐름과 속도를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

다. 따라서 기술혁신 관련 금융정책은 적응 및 혁신 정책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되,

기술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이를 악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한 대

응을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모색하였다.

1.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대응할 필요가 있

는 과제이며, 금융정책만으로 변화에 대응하거나 변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에는 한계

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제약하에서도 인구구조의변화 속도를 늦추거나, 인구구조 변

화의 경제․사회적 리스크를 완화(Mitigation)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

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또는 금융산업 위축 등 영향을 줄

것으로예상되면서이러한 영향에 대한 금융의 적응(Adaptation) 전략을 마련하는한

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혁신

(Innovation) 전략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완화 정책

먼저,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및 육아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되, 다양한 정책 수단 간

상호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23년 6월부터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그

간 가입 요건을 완화하거나 재정 매칭 비율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하여 가

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앞으로도 청년층의 자산 형성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거나, 주거 분야의 청년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주택 구입 목적으로 자금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금융정책은 자금흐름에 대한 인센

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재정․세제 등을 활용한 지원과 병행되어야 하며, 주거․교

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단과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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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또한, 고령층의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고령

층 인구의 자산 중 약 80%가 부동산 관련 자산인 점을 고려하여,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가입연령, 주택 가액 등)과 실거

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많은 사람이 주택연금을 이용18)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

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필요한 고령층이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 등에 대한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퇴직

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추계 결

과(보건복지부, 2024.9월) 2041년부터 재정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 기금소진

이 예상되는 등 급속한 고령화로 공적 노후 안전망의 역할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

트옵션) 시행(고용노동부, 2023.7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시스템 도입(고용노동

부․금융감독원, 2024.10월)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금 방식

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적응 정책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와 금융시장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금

이 생산적인 부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노동․자본등 생산요소투입이 줄어들 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 생산성이 높

은 분야에원활한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면, 경제 전반의 자본생산성이하락하여 추가

적인 성장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그간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과 생산성 향

상, 국민의 자산 소득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접근성제고, ▴주주가치기업경영 확립등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밸류

업 프로그램’을 발표(금융위원회, 2024.2월)하고기업 스스로기업 가치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에

장기적으로 지분투자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저축계좌(ISA)를 확대하고, 기업이

18) 2023년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 수는 12.1만명(한국주택금융공사, 202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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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등은 자본생산성 제고에 도

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계 부채, 자영업자 부

채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부채의 규모 및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매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계 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관계기관 합동, 2024)’

을 추진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의 자산 수익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비은행금

융중개기관(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NBFI는 상대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의 수준이 약하다는 점에서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19) 앞으로도 취약 부문은 상시적인 리스크 점검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리스크 확산가능성에 대비하여적절한 시장안정화수단을 확

보할 필요가 있다.

(3) 혁신 정책

인구구조 변화로 신탁 서비스, 고령화 관련 보험 서비스 등 분야의 금융소비자 관

심이 높아지고 성장할 것으로예상된다. 정부는 ‘신탁업 혁신 방안’ 마련(금융위원회,

2022), ‘보험개혁회의’ 운영(금융위원회, 2024) 등을 통해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금융서비스 분야의 제도개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탁 서비스의 경우

노후 대비 자산관리 수요 대응, 세대 간 부의 이전 등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신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

편, 신탁서비스와 의료․돌봄등 전문서비스의 결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운영될 수

있도록신탁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위탁하는 것을허용하는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진행중이다. 한편, 보험분야에서는고령인구의 요양시설및 재가(가정요양)

부담증가로요양 보험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장기요양실손보험 표준안

을 마련(금융위원회, 2024)하는 한편, 의료저축계좌 등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

감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자회사

19) IMF(2024, October),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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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부수․연관 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20) 금융회사의

연관 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2. 기후변화 대응

IEA(2023)는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해 필요한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 규모

가 2022년 연간 1.6조 달러에서 2050년 연간 4.7조 달러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

융시장에서 기후변화대응 재원은 대부분 정책금융기관과 재정을통해공급되고있으

며,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저탄소 설비

투자 부문에 과거 5년간(2019～2023) 연평균 36.1조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7년간

(2024～2030) 연평균 60조원(총 420조원)으로 자금 공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발표하

였다(금융위원회, 2024.3월). 또한, 정부는 그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2021.12월),

녹색채권 발행지침(2020.12월), 녹색여신 관리지침(2024.12월) 등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여, 민간 부문의 녹색자금 공급과 관련한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다

만, 불확실성이높고 리스크가 큰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특성상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필요한 만큼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후리스크 측정 및 공시와 관련된 제도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아 정보 비

대칭성이 높다는 점도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자금 공급이 어려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부담을 완화(Mitigation)하는데 금융이 기여하고, 기후변

화 대응 과정에 금융시장․산업이 적응(Adaptation)하는 한편, 나아가 기후변화 대

응을 새로운 금융서비스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하는 혁신(Innovation) 전략을 제안하

고자 한다.

(1) 완화 정책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

기후 분야는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아서 민간 자본의 자발적인 유입이

20) 금융위원회(2022), ‘금융규제혁신,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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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024년 3월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금융지원확대 방안’은▴5개

정책금융기관에서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 프로젝트 등에 2030년까지 총 420

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표 6> 참조),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여 재생에너

지 발전설비 증설에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기후 기술 육성에 2030년까지 9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제시하고 있다. 나아가일부 국가들에서는탄소중립 정

책 추진과 관련한 정책금융 공급을 전담하는 공적 그린뱅크(Green Bank)를 설립하

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의 Clean Finance Corporation,

영국의 UK Green Investment Bank, 독일의 KfW 등이 이에 해당한다.21)

<표 6> 기후 분야 정책금융 공급 현황 및 목표(2024~2030)

(단위: 조원)

’19~’23

연평균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실적(’24.10말)

산업은행 14.2 17.2 19.2 18.4 19.7 21.1 23.1 25.7 28.7

기업은행 2.0 3.0 2.4 3.6 4.3 5.1 6.2 7.3 8.5

수출입은행 7.4 12.0 17.7 12.2 12.4 12.5 12.7 12.8 13.0

신용보증기금 8.3 11.1 9.6 12.0 13.0 14.1 15.3 16.6 17.9

기술보증기금 4.3 5.3 5.2 5.5 5.7 5.9 6.1 6.2 6.3

합 계 36.1 48.6 54.1 51.7 55.1 58.7 63.4 68.6 74.4

자료: 금융위원회.

또한, 민간 부문에서 기후변화 대응 투자 및 자금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필

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를 고려할 때 재정 또는 정책금융

만을 활용한 자금 공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 재원

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나 금융회사가 공급하는 여신이 녹색 활동에 부합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녹색채권 발행

지침, ▴녹색여신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녹색

채권 발행 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하여 정부 재정

을 지원(2024년 예산 기준 76.8억원)하고 있다. 나아가 민간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21) Geddes et al.(2018), The multiple roles of state investment banks in low-carbon energy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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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민간 금융회사의 녹색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축

소하여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 제안될 수 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여 탄소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감축하는 노력이 지속

되고 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계획기간(2026～2030) 중 배출권의유상할당

비중을 높이고, 배출권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거래 방식 도입, 배출권 연

계 금융상품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배출권거래제도의 시장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적응 정책

앞 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는 거시경제 및 금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상되며 이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 한국은행과 금

융감독원 등은 공동으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탄소중립 정책 및 기

후변화 전망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기후변화 리스크에 따른 대출 및 투자

손실 등이금융회사의 건전성에미치는 영향을분석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기후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에 활용할 계획이

다.22)

또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촉진하고 이해관계자 간정보비대칭성을 완화

하기 위해 기후 공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기구(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및 EU․미국 등 주요국들은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

다. 탄소 배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를 파악하여

공개하도록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행태를 유도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주요 목적이다.

한국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공개 초안을 마련(금융위원회, 2024.4월)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자금 공급시 해당 기업의 활동이 녹색 경제활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확인하

는 작업이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하

거나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발, 환경 기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과 협업 확

22) 금융감독원․한국은행(2024.3월), 금융권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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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다.

(3) 혁신 정책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기후금융 상품을 출

시하고 있으며, 금융의 기반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 일부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새로

운 기후금융 상품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경쟁 우위로 삼아 회사의 이미지를 제

고하거나, 기후 관련 컨설팅 등 연관분야에 진출하는 전략을 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BNP Paribas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장기적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고 지속가능

대출(대출을 제공한 기업이 기후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함) 상

품의 신디케이트론 주간사로 참여하면서, 해당 기업의기후 목표 설정에자문 서비스

를 제공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23) 한편, AXA 그룹은 기후변화 전

담 자회사(AXA Climate)를 설립하여 재해 관련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강수량 등

지표가 일정 수준에 해당하면 손해사정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재해 지수형 보

험’(Parametric Insurance)을 개발하여 기후금융의 선도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24)

아울러, 기후금융을활성화하는과정에서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석등 디지털기술

을 활용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콩 통화청 등은 ‘토큰형 녹색채권

발행 프로젝트’(Project Evergreen)를 시범 시행하였다.25) 녹색채권은 녹색 경제 활

동에만발행․사용되어야 하므로 발행 절차가복잡하고 검증이 번거롭다는 한계가 있

다. 이와 관련하여,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증권 토큰(채권 발행)과 결제 토큰(투자자

청약)을 활용하여채권 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이 활용되는프로젝트의적합성

검토와 사후 보고 등 절차를 자동화하여 검증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 관련 프로젝트가 실험 단계에 있으며, 녹색채권 시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

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기술혁신 대응

기술혁신은 금융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금융서비스 제공 및 금융회사의 운영

23) www.bnpparibas.co.kr.

24) climate.axa.

25) 한국은행(2024),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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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위해 정부

는 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2018년 금융혁신기획단 출범, 2024년 디지털금융정책관으

로 개편)하여 핀테크 기업 육성 및 금융권의 AI․데이터 활용 확대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디지털관련 부서를 확대하고 기술의 도입을위해 노력하

고 있으나, 글로벌금융회사 대비 클라우드․AI․블록체인등 기술 활용 정도는 낮은

편이다. McKinsey(2022)는 금융회사 응답자의 약 50%가하나 이상의 AI 기술을 활

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프론트(front), 미들(middle), 백(back) 오피스의모든 영역

에서빠르게확산하고 있다는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금융회사들은

대형 회사를 중심으로 고객 응대 등 단순 업무 또는 초기 단계의 이상거래탐지 등의

분야에 활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금융권의 기술 활용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엄격한망분리 규제, 양질의 데이터 확보의어려움, AI 거버넌스의필요성 등이지적

되고있다.26) 한편, 기술혁신의 금융 분야도입은 앞장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다양한

리스크가 있어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의 악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사기 대응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방향을 완화(Mitigation) 전략으로 제안하고, 기술혁신의 금

융 분야활용을 촉진하고 금융이 변화하는모습에 적응(Adaptation)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혁신을 금융산업의 도약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

(Innovation) 전략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완화 정책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허위 조작 컨텐츠가 각종 사기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에서도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사기 수법

이 정교해지고 급격하게 확산하는 등 신종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보급확대로금융․공공․인증 분야의 정보가모바일단말에

집중되고 있는 환경(mobile all-in-one)이 심화하는 현상은 모바일 활용과 관련하여

보안 강화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27) 이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신종 금

융사기 탐지․적발, 보안 및소비자 보호 관련 투자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한편, 금

26) 금융위원회(2024.3월), 금융권 AI 협의회 운영 방안.

27) 금융보안원(2024), 2025년 디지털금융 및 사이버보안 이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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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소비자들이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 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주의보․경보 등 전파 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적응 정책

기술 활용으로 금융시장 참여자가 확대되고 상호연결성이 증가하면서 예측지 못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금융감독의 대상․범위를 재검토하고,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응한 충분

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2024)는 금융당국

이 금융회사와 필수 IT 인프라 제공 업체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율이 적용되었던 비은행금융중개기관(NBFI)의

금융당국 보고 사항을 강화하고, 비금융기관(플랫폼 등)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준

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시스템 리스

크 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긴급 유동성 지원 등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메커니즘

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AI․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금융 분야에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하기 위한

규율체계를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은 그 변화의내용과 속도를예측하기 어려

울 뿐 아니라, 금융 분야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정책 목표가 대립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정부는 그간 새로운 분야의 규율을 마련하는 과정

에서 자율 규제 및 가이드라인과 같은 유연한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금융시장과 소

비자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제화하는 등 강력한 방식을 채택해 왔다. 예를 들어, ‘금

융분야 AI 가이드라인’(2025년 중 개정)을 통해 원칙 중심의 규율을 적용하는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2024.8월)으로이용자보호관련 필수 사항 중심의 법

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기술혁신의 내용과발전 속도에기존 규제체계가 부합하지 않을경우, 혁신

이 저해되거나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존 규제의 개선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생성형 AI의 활용 및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금융위원회, 2024.8월)하고, 기

존의 엄격한 망분리(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금융 보안 체계를 마련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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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1단계(`24년 연내 추진) 2단계 3단계

➊ 생성형 AI 허용(샌드박스)

: 생성형 AI를 활용, 가명 정보까지 처

리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허용

➍ 규제특례 정규

제도화

: 샌드박스로 성과

검증

→ 규정 개정 등 추진

➐ 디지털 금융보안법(가칭)

제정

‣ 자율보안-결과 책임의 보안체

계 구축

: 목표·원칙중심으로 규제 전환

‣ 금융권 책임 강화

: 배상책임 강화, 실효성 있는

과징금 등

: CISO 권한 확대 및 CEO·이

사회 보고의무

‣ 금융당국의 점검·이행명령 등

금융권 보안수준 제고 뒷받침

➋ 클라우드 이용 확대(샌드박스)

현 행 개 선

데이터 개인신용정보 금지 가명정보 허용

프로그램
유형

협업툴, 인사관리 등
비중요업무 허용

고객관리(CRM),
업무자동화 등 허용

단말기 유선 PC만 허용 모바일단말 허용

➎ 규제특례

확대·고도화

: 개인신용정보 처리

등 리스크가 높은

업무

→ 강화된 보안대책을

전제로 추가 허용

➌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감독규정
개정)

현 행 개 선
연구·개발망/
업무망 간 물리적

망분리

논리적 망분리

연구·개발망/
전산실 간

개발 결과물 이관
등 예외 허용

데이터
개인신용정
보 금지

가명정보 허용

➏ 제3자 리스크

관리강화 등을 위한

정보처리 위탁제도

정비

자료: 금융위원회.

기술혁신의 금융권 활용 과정에서 개별 금융회사 단위에서의 도입이 어려운 경우,

금융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금

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AI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픈소스 AI 모델 선별․제공, 금융

권 특화 데이터 구축등을 지원하는 ‘금융권 AI 플랫폼구축방안’을 발표(2024.12월)

하였다. 한편, 한국은행 등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최근 국내 시중은행 등과 공동으로 정부 바

우처 사업에 예금토큰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28)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은 금융회사 업무 수행 방식을 자동화․외주화 방식으로 변화

시키고 있으며, 금융회사들은 인력 구조조정이슈에대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들

은 유연한 조직 구조를 갖추고, 기존 인력을재교육․재배치하거나 신규 기술 인력으

로 대체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2024.11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 기

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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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 정책

먼저,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특화형 금융서비스 사업자의 원활한 금융업 진입을

위해 금융업인허가 기준을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간 새로운금융서비스들

이 출현하는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률이 부여한 영업대상, 영업규모, 영업방식 등을

일부 제한하고, 기존의 금융업의 인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지속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기존 은행 대비 1/4의 자본금 요건), 온라인소액

투자중개업자(최소 자본금 5억원) 등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아울러, 기술 확보를 위한 금융회사 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술 기업과의

제휴 또는 협업을 촉진하는 방안은 기술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금

융회사가 기술 인력을 채용하여 운용하는 방식과 함께 기술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거

나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은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술 확보 전략

이다. 국내 법체계에서 금융회사가 타 산업 분야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행위 등은

제약이 있으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마련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금

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등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투

자할 수 있는 기술 기업의 범위와 출자 허용 지분을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추어 확대하

는 한편,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이 요청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금융회사들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 또는 국내

금융회사의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금융인프라 수출 활로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의 핵심 업무 프로세스

를 모듈화하는 BaaS(Banking as a Service)와 같은 인프라는 금융시스템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국가로 수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로 제안된다.

향후, 금융 인프라, 금융 제도, 금융시스템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

략이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미래의 다양한 변화 요인 중 한국 경제에 특히 중요하고 영향이 클 것으

로 예상되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세 가지 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대한 금융정책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미래에 예상되는변화와 관련된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기회 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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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완화, 적응, 혁신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미래의 변화 요

인들과 그영향을 조망하고, 중장기적인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룬 변화 요인들은 모두 금융에 미

치는 영향이 크고 시장메커니즘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로 그 중

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변화 요인들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산업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분석 등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

에서 제시한 금융 정책 방향 중 일부 내용은 이미 제도화되어 시행 중인 사항도 있으

나, 학계 및 금융 관련 업계와의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아이디어 차원의 내용도 포함

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래 대응 금융정책 방향에 관하여 추가적인 연구와 함께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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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29)

This study discusses the financial effects of and financial policy responses to
demographic shifts, climate chang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s the key
factors among the various future changes that are expected to be particularly
significant for the Korean economy. By overcoming risks and exploiting
opportunities related to these three transforming trends, the study proposes
strategic policy direc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 dimensions - mitigation,
adaptation, and innovation. The study hold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implications of future change
factors and outlines the strategic directions for the long-term financial policy.
Through continuous discussion and research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put measures and policies drawn by these policy directions into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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